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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에 묻는다

- 민주시민의 뜻,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무산시킬 것인가

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도 내리

지 못한 채 19일로 심의를 연기하였다. 서울시민 10만의 서명과 교육계 안팎의 지지, 학생들

의 열망이 담긴 주민발의안은 19일 오전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처참히 사라질 위기

에 처해 있다.

우리는 이와 같은 사태의 책임을 일차적으로는 비상식적, 반인권적 논리를 들이대며 소모

적으로 논의를 지연시킨 한나라당 정문진 의원을 비롯한 보수 교육위원들에게 묻는다. 이들

은 보수단체들이 권위주의적 교육으로의 복귀와 정치적 목표를 위해 억지스레 만들어낸 논리

를 앵무새처럼 읊느라 민주교육과 학생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. 보수

교육위원들은 그 자질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의 해괴망측한 망언을 일삼으며 학생의 존엄과 소

수자의 인권을 공격했다. 이들에게 서울 교육의 운명이 내맡겨져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

길 없다.

이와 동시에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당론조차 결정하지 않은 민주당과 말을 바꿔가며

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심의의 보류를 결정한 김상현 교육위원장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다

는 점에 대해서도 강력 규탄한다. 심지어 민주당 소속의 곽재웅 교육위 부위원장은 한나라당

과 구분도 되지 않을 정도로 반민주, 반인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.

학생인권조례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결집된

것이다. 애초 인권과 교육의 논리로 만들어가야 할 이 조례안은 보수단체들의 억지와 총공세

속에 피할수 없이 ‘민주 대 보수’의 구도 안에 빨려 들어가 있다.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무참

히 할퀴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?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강행했던 이들, 학생·교사의 인

권과 학교 민주주의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권위주의적 교육을 부활시키려는 이들, 특정 종

교를 강요하며 학교를 선교의 텃밭으로 삼으려는 이들, 교육과 종교의 이름으로 소수자들에

대한 차별과 모욕을 지속시키려는 이들이 아닌가.

우리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무산 위기에 즈음하여 민주당에게 묻는다. 민주당은 민주

주의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교육을 바라는 서울시민의 뜻을 저버릴 것인가. 무상급식 주민

투표에 실패한 보수들에 휘둘려 학생인권조례 무산을 시작으로 민주주의와 교육혁신의 후퇴

로 가는 교두보를 넘겨줄 작정인가.

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제정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

다. 경기도와 광주에도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 있고, 전국 각지에서 서울의 결정을 지

켜보고 있다. 민주당은 민주시민의 뜻이 결집된 주민발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,



부당한 가위질로 민주시민의 뜻을 왜곡,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. 우리는 만약 서울학생인권

조례가 부결되거나 개악된 내용된 제정된다면 그 결정에 함께 한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과

민주당에 대한 심판 운동도 불사할 것이다.

19일 오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본회의의 결단을 기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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